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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발언] 세종시의회 김재형 의원,

계약 전 현장검증으로 페이퍼컴퍼니 차단 촉구

- 입찰공고에 실태조사 명시·서류와 현장 교차 검증·부서 공동 점검 제언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재형 의원(고운동,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열린 제109

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공 공사 입찰공고에

계약 전 실태조사를 명시하고, 현장검증으로 페이퍼컴퍼니를 차단할 것을

제안했다.

김재형 의원은 등록 기준을 갖추지 못한 업체의 공공 공사 수주가 성실한

업체의 기회를 빼앗고 시민 안전을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계약 이후 적발

되면 공사 지연과 추가 비용도 발생하므로 사전 검증이 필요하다는 설명

이다.

지난해 세종시가 1,732개 업체를 전수 조사한 결과 69개 업체에서 부적격

사례가 적발됐으며, 건설업 분야에서는 영업정지 24건과 등록말소 4건의

처분이 내려졌다. 올해 6월 말 기준 도로과의 51개사 조사에서도 부적격

사항 7건이 확인됐다.



조사 이후에도 업체 사정이 달라질 수 있어 단발성 점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경기도가 지난해 공공 공사 응찰 사업자 136

곳을 사전 조사해 부적격 업체 53곳을 적발한 사례를 들며, 개별 계약 단

계의 검증을 강조했다.

정책 대안으로는 ▲입찰공고에 계약 전 실태조사 명시 ▲서류와 현장을

교차 검증 ▲계약·건설업 관리 부서의 공동 점검 체계 구축을 제시했다.

조사 기준을 미리 안내하고 개찰 직후 선순위 업체부터 조사해 계약 전에

적격 여부를 확인하자는 제안이다.

특히 사무실의 실제 사용과 기술 인력의 현업 종사 여부를 확인하고, 입찰

공고일 당시의 고용 이력과 사무실 사용 기록을 계약 시점까지 살필 것을

주문했다. 자본금은 관련 규정의 기준 시점을 적용하고, 부서별 점검 책임

자와 처리 기한도 명확히 정해야 한다는 세부적인 제언도 이어졌다.

끝으로 김 의원은 “성실한 업체가 정당한 기회를 얻도록 계약 전 실태조

사의 제도화를 검토해야 한다. 공사 규모와 가용 인력을 고려해 조사 범위

를 단계적으로 넓히되, 법정 소명 기간을 보장하고 기존 조사 결과를 공유

해 업체의 중복 자료 제출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